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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7년 구글 쇼핑 사건 관련 유럽에서의 논의 내용 정리 (이상윤)

1. 유럽에서의 비판적 견해

구글 쇼핑 사건에 대하여는 유럽에서도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Pablo Ibáñez Colomo 교수
(London School of Economics)는 집행위원회가 비교 쇼핑에 더해 애드센스 관련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구글에 두 번째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당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인 비차
별 의무를 진다는 식의 개념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는 이번 사건들에서 당국의 해석이 
기존의 집행례 및 판례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
시 말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행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하여는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이론인 것과 유사하게, 유럽 경쟁법 역시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별적 취급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제 삼지 않아왔는데 이번 사건은 
그와 궤를 달리 한다는 것이었다.1) 

Colomo 교수는 구글 쇼핑 사건의 결정문이 공개된 이후에도 기존의 비판적 견해를 계속 유지하였다. 관
련 코멘트에서 그는 수직통합된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유리하게 취급하는 자기편애 행위
(self-preferencing)는 경쟁 제한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 수단으로 여겨져 왔음을 분명히 한 뒤,2) 집행위원
회의 구글 쇼핑 결정은 이와 같은 자기편애 행위(self-preferencing)가 어떠한 기준에서 경쟁법 위반이 되
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3) 집행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한 시장
에서 그의 지위를 다른 시장에서 이용하는 행위(leveraging practices)에 제10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
명하고 있지만,4) 이는 법적인 평가 기준(legal test)도 아니고 문제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도 아니라
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집행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판례들을 인용하고 있지만5) 
이러한 판례들에서는 문제된 행위들(leveraging)에 대해 위법성 또는 합법성을 평가하는 분명한 기준이 적
용된 반면 이번 구글 쇼핑 결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과거 CBEM6) 사건에서는 
필수불가결성(indispensability)의 증명이 요구되었고,  Tera Park7)와 Microsoft (Media Player)8) 사건
에서는 끼워팔기(tying)의 불법성을 추정하는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TeliaSonera9) 사건에서는 이윤압착행
위(margin squeeze)는 경쟁제한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금지된다는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구글 쇼핑 결정

1) Pablo Ibáñez Colomo, ‘What to make of the fresh charges against Google’ (Chillin’ Competition, Jul 15, 
2016) <https://chillingcompetition.com/2016/07/15/what-to-make-of-the-fresh-charges-against-google
/>

2) 여기서 Colomo 교수는 과거 집행위원회의 Tabacalera v Filtrona 사건을 인용하였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의 담배 필터 생산업체인 Filtrona Espanola가 스페인의 담배 독점 업체인 Tabacalera를 상대로 제기한 경쟁법 
위반 혐의 신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Tabacelera가 자회사를 통해 담배 필터를 생산하는 것 그 자체가 비
정상적인 경쟁행위인 것은 아니(not in itself an abnormal act of competition)라고 설명하였다. Colomo 교수
는 이 부분을 수직통합된 시장지배적 회사가 자사의 사업활동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경쟁수단으로 취급되었
다는 주장의 예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IP/89/330 (May 8, 1989)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89-330_en.htm>

3) Pablo Ibáñez Colomo, ‘Self-Preferencing: Yet Another Epithet in Need of Limiting Principles’ (Chillin’ 
Competition, Apr 24, 2019) 
<
https://chillingcompetition.com/2019/04/24/self-preferencing-yet-another-epithet-in-need-of-limiting-p
rinciples/>

4) 결정문에서 다음 부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Google Search (Shopping), paras 334, 591-607, 649.
5) Google Search (Shopping), footnotes 349-351. 
6) Judgment of Oct 3, 1985, CBEM v CLT and IPB, C-311/84, EU:C:1985:394, para 26.
7) Judgment of Oct 6, 1994, Tetra Pak v Commission, T-83/91, T:1994:246, paras 134-141, upheld on 

appeal, judgment of Nov 14, 1996, Tetra Pak v Commission, C-333/94 P, EU:C:1996:436, para 37.
8) Judgment of Sep 17, 2007, Microsoft v Commission, T-201/04, EU:T:2007:289, paras 1031-1090.
9) Judgment of Feb 17, 2011, TeliaSonera Sverige, C-52/09, EU:C:2011:83, para 31.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89-330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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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에 비견될만한 합리적인 법적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비판은 구글 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두 사건들, 안드로이드와 애드센스 사건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10) Colomo 교수도 스스로 언급했듯이, 구글 쇼핑을 포함한 세 결정들은 모두 “수
직통합된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본질
적으로는 같기 때문이다.11) 그는 3개 구글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EU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고 있는 경쟁법 사건들에 대해 코멘트하면서, 경쟁법계에서 과거 기간 사업자에게 요구되던 중립성 의
무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운 다른 영역까지 유추 확장해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common carrier antitrust”라는 다소 비판적인 이름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는데, 이
러한 그의 지적은 이른바 ‘검색 중립성’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인다.12) 

한편 Alfonso Lamadrid 변호사는 2017년 구글 쇼핑 결정에 대한 코멘트에서,13) “구글 쇼핑 사건은 수직 
통합된 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favor)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집행위원
회 집행례 및 판례와 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집행위원회가 내용적으로 구글이라는 검색 플랫폼(특히 
일반 검색 서비스)을 경쟁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사실상 이러한 요소를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 판
단에서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4) 필수불가결한(indispensable) 생산요소에 대한 거래
거절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15) 

Lamadrid 변호사가 말하는 기존의 판례란 다음과 같다. 유럽최고법원(CJEU)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수
직통합된 사업자가 상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류 시장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일반
적인 거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거래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사업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생산요소가 하류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한 것임이 입증되어야만 한다.16) 
필수불가결성(indispensability) 요건은 Bronner 사건17)에서 명확해진 요건으로, 당시 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은 문제된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는 것이 경쟁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절이 하류 시장에서의 경쟁을 완벽히 제거해버리는 결과를 초래(be likely to eliminate all 
competition)해야 하며, 그에 객관적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현재 및 장래에도 가능한 대체요소가 
없는 경우라야 한다18)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그동안 유럽에서는 예외적으로 
항만이나 공항 등 ‘설비(facility)’라는 단어의 의미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 필수불가결성이 인정되어 왔

10) 기존의 법리가 적용된 행위들도 있다. 예컨대 안드로이드 사건의 경우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리가 적용 
가능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지배력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법적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는 않을 것이다. 

11) Pablo Ibáñez Colomo, ‘On the Amazon probe: neutrality everywhere (or the rise of common carrier 
antitrust)’ (Chillin’ Competition, Sep 25, 2018) 
<
https://chillingcompetition.com/2018/09/25/on-the-amazon-probe-neutrality-everywhere-or-the-rise-of
-common-carrier-antitrust/> 

12) Ibid. 참고로 법적 평가기준과 관련한 그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Pablo Ibáñez 
Colomo, ‘Legal tests in EU competition law: taxonomy and operation’ (May 27, 2019).

13) Alfonso Lamadrid, 'Google Shopping Decision- First Urgent Comments' (Chillin'Competition, Jun 27, 
2017). <https://chillingcompetition.com/2017/06/27/google-shopping-decision-first-urgent-comments/>

14) Google Search (Shopping), sections 7.2.2 (paras 444-451) and 7.2.4 (paras 539-588). 
15) Google Search (Shopping), para 645 et seq.
16) Richard Whish and David Bailey, Competition Law (9th ed. 2018), pp.713-727. 같은 맥락에서 집행위원회

도 문제된 생산요소의 ‘객관적 필수성(objective necessity)’을 집행 요건으로 밝혀 왔다.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Guidance on the Commission’s enforcement priorities in applying Art. 82 of the EC 
Treaty’ (2009/C 45/02), paras 83-84.

17) Judgment of Nov 26, 1998, Bronner, C-7/97, EU:C:1998:569.
18) Ibid. para 41. Also see paras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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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집행위원회는 구글 쇼핑 사건은 위와 같은 필수 요소에 대한 거래거절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판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으나,20) 이는 단지 엄격한 법적 요건들을 
우회하기 편법으로서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는 것이 Lamadrid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들의 서비스보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수직적 통합도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다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들을 판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곧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최
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였다. 

Lamadrid 변호사는 또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해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집행위원회가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 및 가격비교에 관한 선택권(choices)의 침
해가 아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충
분한 선택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이러한 사실에는 별다른 영향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소비자들은 구글 검색뿐만 아니라 구글 외 여러 관련 앱들, 아마존, 이베이 
같은 쇼핑 플랫폼들을 이용해 여전히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구글의 가
격비교 결과가 구글 사이트에서 더 눈에 띄게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구글 사이트에 고착
(lock-in)되어있지 않으며 구글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었다는 집행위원회의 시각은 실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무시하는 것으
로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Lamirad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나아가 “집행위원회는 구글 외 다른 가격 비
교 웹사이트들의 트래픽이 감소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경쟁상의 유·불리와 경쟁제한효과를 혼동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구글의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는 Pinar Akman 교수(Leeds) 역시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21) Akman 교수는 이번 구글 쇼핑 결정이 경
쟁사업자들에 대한 피해, 특히 구글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다른 웹사이트들이 어떻게 트래픽을 잃게 되었
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서, 정작 구글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광고업자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글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들
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전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비판했다. 그녀는, 집행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로 구글과 
비교쇼핑 사이트들의 혁신이 감소하고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
였지만 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i) EU 통계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에
서 4번째로 가는 연구개발 투자자이고 2016년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20%나 증가시켰다는 
점, (ii) 다른 비교 쇼핑 사이트들은 구글의 행위로 인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아마존과 같이 무수한 선택지
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들을 따라잡을 혁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쟁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
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iii) 구글이 비교 쇼핑 사이트 검색결과를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해당 사이트들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Lamadrid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잘못된 결
정이라는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 Richard Whish and David Bailey, Competition Law (9th ed. 2018), pp.720-722.
20) Google Search (Shopping), paras 650-651. 
21) Pinar Akman, ‘Initial Reactions to the Infringement Decision in Google Search’ (Antitrust & 

Competition Policy Blog, Jun 27, 2017) 
<https://lawprofessors.typepad.com/antitrustprof_blog/2017/06/pinar-akman-initial-reactions-to-the-inf
ringement-decision-in-google-sear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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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man 교수는 구글 쇼핑 사건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먼저 집행위원회가 90일 내에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비교 쇼핑 서비스와 자사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
급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 이러한 원칙은 결코 단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자에게 ‘모든 동등한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 법 위반행위인지에 
대해 충분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구글 쇼핑의 검색 
결과도 본질적으로는 상품 광고에 해당하는데) 이미 구글은 모든 광고들은 광고 관련 알고리즘으로 자연검
색(organic search) 결과들은 자연검색 관련 알고리즘으로 각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위
원회가 명령하고 있는 ‘동등한 취급’이란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된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만약 집
행위원회가 이번 명령으로 의도한 것이 구글에게 비유료 광고검색 결과(non-sponsored results)를 유료 
광고검색 결과(sponsored results)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비교쇼핑 웹사이트들에게 
부당한 경쟁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동일한 취급은 비교쇼핑 웹사이트
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구글의 광고 파트너들이나 아마존, eBay, 기타 다양한 소매업체들과 비교해 비유료 
광고검색 결과로 나오는 비교쇼핑 웹사이트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kman 교수의 위 비판은 집행위원회의 시장획정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원회는 
남용행위의 효과가 발생한 시장을 ‘비교 쇼핑 시장’으로 보고, 이를  “이용자들이 다양한 소매상들의 상품
을 검색하고 가격이나 특성을 비교하게 해주면서, 온라인 소매상의 웹사이트나 상거래 플랫폼으로 연결되
는 링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22)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아마존과 같은 상거래 플랫폼들
(merchant platforms)들은 ‘비교 쇼핑 시장’에 속하지 않게 된다. 실제 집행위는 상거래 플랫폼들과 비교 
쇼핑 서비스들(구글 쇼핑 포함)이 서로 대체재 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간 경쟁 압력도 제한적이라고 보았
다.23) 이에 반하여 Akman 교수는 두 서비스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면서, 구글 쇼핑은 아마존 등
으로부터 충분한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24) 이에 따르면 몇몇 비교 쇼핑 사이트들의 부진은 
구글의 남용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마존이나 eBay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소매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쳐
진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25) 

과징금에 대해서도, Akman 교수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남용행위는 명확한 선례가 없는 유형으로서26) 새

22) Google Search (Shopping), para 191 (“(i) allow users to search for products and compare their prices 
and characteristics across the offers of several different online retailers (also referred to as online 
merchants) and merchant platforms (also referred to as online marketplaces); (ii) provide links that 
lead (directly or via one or more successive intermediary pages) to the websites of such online 
retailers or merchant platforms”).

23) Google Search (Shopping), paras 216-246. 집행위는 아마존 등 상거래 플랫폼들(merchant platforms)로부터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구글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비교 쇼핑 서비스와 상거래 플랫폼은 서로 다른 시장에 속한
다고 보았다. 먼저 이용자 측면에서, ‘비교 쇼핑 서비스’는 (i) 이용자와 상거래 플랫폼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ii) 직접적으로 구매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며, (iii) 환불 등 애프터 서비스를 책임지지 않고, (iv) 비교 쇼핑 사이트
에서는 대개 전문적인 판매업체들이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들은 (i) 소매업체와 소비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ii) 플랫폼 상에서 직접적으로 물품 구매가 이뤄지면서 (iii) 플랫폼들이 애프터 
서비스도 제공하고 (iv) 일반인 판매자들의 중고 물품까지 취급한다는 점 등에서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온
라인 소매업체 측면에서 둘을 비교하면서,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는 판매업체들이 고객과의 소통, 계약 정보 등 거
래 관련 사항들을 자신이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업체들이 많지만, ‘상거래 플랫폼’들에서는 플랫
폼이 거래를 위한 전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주기 때문에 주로 중소규모의 소매업체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물론 공급 측면에서도 둘은 직접적인 상품 구매 가능성, 수익 모델 등에서 기능상 차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24) Pinar Akman, ‘The Theory of Abuse in Google Search: A Positive and Normative Assessment Under 
EU Competition Law’, Vol.2017-2 Journal of Law, Technology and Policy 301 (2017), p.334 and 
pp.368-369.

25) Ibid. p.363.
2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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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행위의 남용행위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확실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비판하였다. 
구글 쇼핑 외에 안드로이드, 애드 센스 사건에서도 기록적인 수준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상기하
면, 이와 같은 비판은 다른 사건들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유럽에서의 지지 견해

2017년 구글 쇼핑 사건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비판적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유럽에서는 집행위원회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Ariel Ezrachi 교수(Oxford University)는 구글 쇼핑 사건에 
대해 코멘트 하면서, “집행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가격 비교 서비스 시장에서 자신에게 부당한 경쟁상 이익을 준 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구글은 자사의 검색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교 쇼핑 서비스 자체를 혁신하고 개선함으로
써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보면서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27) 또 그는 이용자
들(소비자들)은 대개 더 나은 선택보다는 가장 쉬운 옵션을 선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에 비추
어볼 때 “구글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여전히 스크롤을 내리거나 다른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등
으로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마치 트루먼 쇼의 그것처럼 비현실적인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
하기도 하였다.28) 

구글 쇼핑 사건의 이론적 구성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에 관한 보고
서’에서 바탕을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검색엔진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들은 디지털 시장의 규칙을 
설계하는 지위(regulators)에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지위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플랫폼과 
관련한 시장의 경쟁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와 책임
(responsibility)을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29)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자신들이 선택한 시장의 규칙들로 자
사 또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방식(self-preferencing) 등으로 
경쟁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
르면 이러한 책임은 경쟁의 규칙을 결정하는 스포츠 협회 및 리그에 부과되는 의무30)와 성질상 같은 것으
로, 이러한 의무는 시장 규칙을 정하는 힘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 제102조 위반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31) 

문제는 앞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EU 경쟁법에서 자기편애 행위(self-preferencing)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왔고 다만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소유자에게만 금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 없이 구글의 ‘self-preferencing’을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필수설비 이론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의 자기편애 행위(self-preferencing)는 효과 분석에 따라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특

27) Matt Reynolds, ‘Google’s €2.4bn fine is small change - the EU has bigger plans’ NewScientist (Jun 28, 
2 0 1 7 ) 
<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39097-googles-e2-4bn-fine-is-small-change-the-eu-has-bigger-
plans/>

28) Kristel van Teeffelen and Marco Visser, ‘Interview: Door Google en Facebook zijn we in onze eigen 
Truman Show beland’ Trouw (Oct 29, 2017) 
<
https://beta.trouw.nl/nieuws/door-google-en-facebook-zijn-we-in-onze-eigen-truman-show-beland~b0b
5f3e0/> 

29) Special Advisory Report, 2019, p.61.
30) 예컨대 협회 스스로 스포츠 이벤트의 상업적 이용에 나서는 경우 자신의 이벤트를 경쟁 이벤트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로 경쟁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의무 등을 말한다. 
31) Special Advisory Report, 2019,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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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 디지털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가 수직적으로 통합해있고, 그 플랫폼이 특히 중
개적인 설비(intermediation infrastructure)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플랫폼이 규칙을 정
하는 기능(regulatory function)을 하고 있다면,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self-preferencing 행위가 장기
적으로 배제적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
고 있다.32) 

이렇게 집행위원회의 구글 사건들과 디지털 경쟁정책 자문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자기편애
(self-preferencing) 개념은 사실상 위법성 추정에 가까운 기준을 채택하면서 이른바 ‘중립성(neutrality)’ 
관점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가까운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이러한 접근에
는 많은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자기편애 행위(self-preferncing)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 및 집행례에서 상당히 벗어난 접근
을 취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기존의 확
립된 법원칙에 따르면 필수불가결성(indispensability)이 인정되지 않는 한 ‘self-preferencing’은 경쟁법
상 문제가될 수 없는데, ‘디지털 시장’에서는 기존과 달리 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
를 경쟁법 위반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의 경우,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 크고(extreme),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두
드러지며, 데이터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만,33) Colomo 교수는 이러한 특징들만으로 ‘self-preferencing’과 같이 기존의 경쟁법 원칙들에서 벗어
난 접근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34) 예컨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은 자연독점의 특징을 갖는 
전기통신 또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분야에서도 경쟁법은 기존의 법 적용을 완화시키는 
변화 없이도 성공적으로 잘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다.35) 네트워크 효과 역시 디지털 경제에서 새롭게 나타
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인정되어오던 경제현상으로서 Microsoft/Skype 사건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효과
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반경쟁적 효과가 반드시 큰 것도 아니고36) 또 Cartes Bancaires 사건에서 보
듯이 시장의 양면성은 관련 행위가 목적상 경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그는 설
명한다.37)38)

32) Special Advisory Report, 2019, pp.66-67.
33) Special Advisory Report, 2019, p.19 et seq.
34) Pablo Ibáñez Colomo, ‘The report on ‘Competition policy for the digital era’ is out: why change the 

law if there is no evidence? And how?’ (Chillin'Competition, Apr 5, 2019) 
<
https://chillingcompetition.com/2019/04/05/the-report-on-competition-policy-for-the-digital-era-is-out
-why-change-the-law-if-there-is-no-evidence-and-how/>

35) 오히려 법원(ECJ)은 ‘self-preferencing’처럼 행위 사실로부터 곧바로 위법성(경쟁제한효과)을 추정하는 접근과는 
반대로 행위 사실과는 별도로 효과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예컨대 Deutshe Telecom 사건
에서 법원(ECJ)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관련 남용 행위가 그만큼 효율적인 경쟁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하는 결
과에 이른다면(margin squeeze) 별도로 경쟁제한효과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집행위원회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Judgment of Oct 14, 2010, Deutsche Telekom v 
Commission, C-280/08 P, EU:C:2010:603, para 250. 

36) Judgment of Dec 11, 2013, Cisco Systems and Messagenet v Commission, T-79/12, EU:T:2013:635.
37) Judgment of Sep 11, 2014, CB v Commission, C-67/13 P, EU:C:2014:2204.
38) See also, Pablo Ibáñez Colomo, ‘Legal Tests in EU Competition Law: Taxonomy and Operation’ 

(SSRN, May 27, 2019) <https://ssrn.com/abstract=339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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